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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AI 도입에 대한 과장급 공무원의 인식 유형 연구:  
AI 도입의 전제조건과 우선순위에 관한 Q방법론적 탐색

김 란* · 김 세 헌**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 도입과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도입의 실질적 실행을 조정하는 중간관리자의 인식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기획과 현장 집행을 연결하는 과장급 공무원 42명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적용하여 AI 도입의 전제조건과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 유형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단순·반복 업무를 시작으로 
한 단계적 확산을 지지하는 ‘위험 최소화 수용형’, 법적·제도적 기반의 정비를 우선시하는 ‘제도 우선형’, 처리 과정의 검증 시스템과 
신뢰 확보를 중시하는 ‘신뢰성 우선형’, 규제 완화와 성과 중심의 신속한 도입을 강조하는 ‘성과 우선형’의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는 공무원들이 기술 자체에 대한 일률적 찬반이 아니라, 각자가 중시하는 행정 가치에 따라 AI 도입의 속도와 전제조건에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부여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AI 도입 전략 수립에서 기술적 준비도뿐 아니라 관리자의 인식적 준비도를 함께 
고려하는 맞춤형 포트폴리오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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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Types of Division-Level Public Managers toward AI 
Adop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Exploring the Preconditions and 

Priorities of AI Adoption through Q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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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being increasingly adopted and utilized in the public sector, 
systematic research on the perceptions of division-level managers—pivotal agents in implementation—

remains limited. Addressing the scarcity of research on this demographic, this study utilizes Q methodology to analyze 
the subjectivities of 42 division-head officials regarding the preconditions and priorities of AI adoption. The analysis 
identifies four perception types: the Risk-Minimizing Acceptance Type, supporting the gradual expansion of AI 
beginning with simple and repetitive tasks; the Institution-First Type, prioritizing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the Reliability-First Type, emphasizing verification systems and process reliability; and the 
Performance-First Type, stressing deregulation and rapid adoption with a focus on performance. These findings reveal 
that officials’ divergent priorities regarding the pace and preconditions of AI adoption reflect distinct administrative 
values rather than uniform support for or opposition to the technology itself.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a tailored portfolio approach in formulating public-sector AI adoption strategies, one that considers managers’ 
cognitive readiness alongside technological read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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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 세계 공무원의 약 25%가 이미 생성형 AI를 업무
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향후 급속히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Giesecke, 2024). 영국 공공부문 종사
자 93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45%가 자신의 업
무 영역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22%
는 실제로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Bright et al., 
2025). 한국에서의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부문 
AI 도입 계약도 총 3,870건에 달했으며, 420개 공공기
관 중 56.7%인 238개 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세
계의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다(임영모 외, 2024). 특
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2027년
까지 중앙부처 핵심업무의 50%, 대국민 서비스의 70%
에 AI를 도입한다는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면서(행정안
전부, 2022), 공공행정에서의 AI 활용은 더 이상 선택
이 아닌 필수적 전환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
적 확산의 이면에는 간과할 수 없는 질적 과제가 존재
한다. AI 기술의 도입 성패는 기술 자체의 성능보다 조
직 내 핵심 행위자들의 인식과 수용 의지에 크게 좌우
된다(Mergel et al., 2019; Neumann et al., 2024).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효율
성 향상이라는 명백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 
책임성의 패러독스(Busuioc, 2021), 행정 투명성과
의 충돌(Bannister & Connolly, 2014), 그리고 민주
적 책임성의 문제(Bovens & Zouridis, 2002)를 제기
한다. 특히 공무원들은 실패에 대한 제재가 성공에 대
한 보상보다 크게 작용하는 비대칭적 유인구조 속에서 
불확실성이 큰 기술 혁신보다 안정적인 현상 유지를 선
호하는 경향이 있다(최경익 외, 2025). 따라서 정책 비
전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AI 도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이해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국내외에서 공공부
문 AI 도입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축적되고 있
다(김준형 외, 2021; 김진주, 2025; 남현숙  ·  안미

소, 2023; 박승규  ·  황창호, 2023; 임영모 외, 2025;  
황성수, 2025). 국제적으로는 제도주의, 공공가치  
이론, 알고리즘 거버넌스 등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
서 공무원의 AI 인식과 수용 요인이 분석되어 왔으며 
(Giest & Grimmelikhuijsen, 2020; Guenduez et 
al., 2020; Haesevoets et al., 2025; Wirtz et al., 
2019),  OECD(2019)는 AI가 더 이상 단순한 효율
성 향상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설계와 공공서비
스 제공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음
을 강조했다. Gil-Garcia et al.(2018)은 스마트 정부
의 진화 과정에서 기술 결정론적 시각의 한계를 지적
하며, 기술 도입 성공을 위해 조직  ·  제도  ·  인적 역량의  
공진화를 주장했다. 이론적으로는 기술수용모델(TAM)
이나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이 활용되어 왔으나
(Venkatesh et al., 2003), 이는 민간 맥락에서 개발
되어 공공조직 고유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는 비판을 받아왔다(Carter & Bélanger, 2005; Rana  
et al., 2015). 본 연구는 자동화 수준에 관한 기존 논
의(Parasuraman et al., 2000)를 바탕으로 공공행정 
맥락에 적합한 4단계 분류 틀을 구성하고, 이에 기반
하여 Q표본을 설계함으로써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공백은 본 연구에서 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다. 과장급 관리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공공조직에서 디지털 전환의 성패는 중간관리자
의 역할에 크게 좌우된다(Kusmaryanto & Santoso, 
2025). 중간관리자는 고위층의 전략적 방향과 일선의 
운영적 현실 사이를 연결하며(Floyd & Wooldridge, 
1992), 기술 도입과 확산의 속도를 조절하고 운영 규칙
을 설계  ·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Currie & Procter, 
2005). 특히 AI와 같은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중간관리
자는 기술적 전문성과 사회정서적 역량을 결합하여 디
지털화를 장기적 조직 관점에서 이해하고 디지털 워크
플로우의 복잡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Beylis, 
2020; Federspiel, 2015). AI 시대에 인간의 재량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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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량을 행사하는 시점이 개별 사
례 처리 단계에서 시스템 설계 및 도입을 결정하는 단계
로 이동한다(Bovens & Zouridis, 2002). 따라서 이러
한 설계와 도입 결정 단계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
는 중간관리자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
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과장급은 정책의 기획과 집행
을 연결하고 조직 내 변화관리의 실무적 조정 기능을 수
행하는 중추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을 과
학적으로 연구하고 복잡한 인식을 유형화하는 접근법
으로(Brown, 1980; Brown et al., 2008; Nederhand 
& Molenveld, 2020), AI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공무원
의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인식을 있는 그대로 포착
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Jeffares & Skelcher, 
2011).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공부문 AI 수용 논의의 초점을 일반 공무원 전체가 
아니라 정책 기획과 집행을 연결하는 과장급 중간관
리자로 좁힘으로써, AI 도입의 실질적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이들이 무엇을 우선가치로 인식하는지를 구조적
으로 드러낸다. 둘째, Q방법론을 통해 도입의 속도와 
전제조건에 관한 가치 기반 이질성을 탐색적으로 제시
하고, 유형별 우선 설계요건을 도출하는 기초를 제공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에 답하고자 한
다. 공공행정 AI 도입에 대한 과장급 공무원의 인식은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의 특성은 무엇인
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과장급 공무원 42명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적용
하여 AI 도입에 대한 인식 유형을 탐색적으로 도출하
고, 각 유형의 특성을 이론적 맥락과 연결하여 해석함
으로써 공공부문 AI 도입을 위한 유형별 우선 설계요
건에 관한 탐색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공공부문 AI 도입의 이론적 기초

1) 지능형 정부 패러다임과 행정 혁신의 진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정부 운영 방식의 근본

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전자정부에서 시작된 행정 혁
신은 현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정부
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AI가 더 이상 
단순한 효율성 향상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설계
와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핵심 동력으
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OECD, 2019). 이러한 국제
적 논의와 궤를 같이하여, 김준형 외(2021)는 공공부문
의 디지털 수준진단 모델을 개발하여 한국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 모델이 갖는 
함의는 단순히 기술 도입의 단계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  제도적 조건을 명시함으
로써 정부 거버넌스 전체의 변혁을 조망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가능성이 곧바로 행정 현실로 전
환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 도입의 성공은 조직 구조, 제
도적 장치, 인적 역량이 함께 진화하는 공진화 과정에 
달려 있다(Gil-Garcia et al., 2018). 이러한 스마트 정
부의 진화 과정 내 기술 결정론적 시각의 한계는 공공부
문의 AI 도입을 이해하는 데 특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
다. 공공부문에서는 기술 변화가 기존의 행정 가치와 절
차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 점에서 
민간부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
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
를 시도해왔다. 2022년 발표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
현계획’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2022)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앙부처 핵심업무의 50%, 대국민 서비스
의 70%에 AI를 도입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주
목할 점은 이 계획이 채택한 단계적 도입 전략이다. 1단
계(2023-2024)에서는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에 집중
하고, 2단계(2025-2026)에서 의사결정 지원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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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 3단계(2027 이후)에 가서야 예측 기반의 선제적 
행정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점진적 접근은 
앞서 Gil-Garcia et al.(2018)이 강조한 공진화의 필요
성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부문 AI 도입 계
약은 3,870건에 달했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포함
한 420개 공공기관 중 56.7%인 238개 기관이 인공지
능을 도입했다(임영모 외, 2024). 특히 2016년 알파
고 쇼크 이후 계약 건수가 2015년 107건에서 2022년 
922건으로 약 7배 증가했고, 계약금액도 938억 원에서 
1조 831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AI 도입이 양적으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질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2) 공공가치와 기술 혁신의 균형
Moore(1995)의 공공가치(Public Value) 이론은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공공관리자는 단
순한 효율성 추구를 넘어 정당성(legitimacy)과 지원
(support)을 확보하면서 공공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Moore, 1995). AI 도입은 기술적 최적화의 문제라기
보다 가치 선택과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가 된다. 효율
성 향상이라는 명백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AI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치
의 복잡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Bannister and 
Connolly(2014)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여, 전자정부 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부문 ICT 도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
치 충돌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효율성(efficiency)
과 효과성(effectiveness), 투명성(transparency)과  
보안(security), 표준화(standardization)와 맞춤화
(customization)의 분류 체계는 전자정부 시대를 배경
으로 한 것이지만, AI 기술의 경우 이러한 가치 충돌이 
한층 더 첨예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AI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지
만, 동시에 그 결정 과정을 인간이 이해하고 통제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Busuioc, 2021). 알고리즘의 불투명

성은 행정의 투명성 원칙과 충돌하며, 자동화된 의사결
정은 민주적 책임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Weber가 
근대 관료제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 예측가능성과 합
리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의 정책 현장에서도 이러한 가치 균형의 모
색이 구체화되고 있다. 부산광역시(2025)가 광역시 최
초로 제정한 ‘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윤리지침’
은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AI를 행정업무 보조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
음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성 증대와 인간의 책임성 확보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Moore(1995)가 
말한 공공가치 창출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경익 외
(2025) 역시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
재 불명확,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위험 등을 상세히 지적하며 성과 향상과 위험 관리의 균
형을 강조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특유의 
강한 감사(audit) 문화와 책임 추궁 체계라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실패에 대한 제재가 성공에 대한 보상보
다 크게 작용하는 비대칭적 유인구조는 공무원들로 하
여금 불확실성이 큰 혁신보다 안정적인 현상 유지를 선
호하게 만든다. 제도적 환경이 AI 도입에 신중한 태도
를 취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기술수용 이론과 공공조직의 특수성

1) 개인 수준의 기술수용
앞 절에서 논의한 가치 충돌과 제도적 제약은 결국 개

별 공무원의 기술 수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공
무원들은 어떤 요인에 의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거나  
거부하게 되는지 기술수용 이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술수용 연구의 출발점은 Davis(1989) 
의 기술수용모델(TAM)이다. TAM은 인지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이라는 두 가지 핵심 변수가 기술 사용 의도



공공행정 AI 도입에 대한 과장급 공무원의 인식 유형 연구: AI 도입의 전제조건과 우선순위에 관한 Q방법론적 탐색

39정보화정책

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이 모델은 정보기술 수용 연구
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으나,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공조직은 민간조직과 달리 
시장 경쟁의 압력보다 제도적 정당성의 압력에 더 민감
하게 반응하며, 기술 도입의 동기와 맥락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새로운 기술이 기존 업무 
프로세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
을 때 비로소 수용 의사를 보인다(Carter & Bélanger, 
2005).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은 성과 기대(performance  
expectancy), 노력 기대(effort expectancy),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 촉진 조건(facilitating  
conditions)이라는 네 가지 핵심 구성개념을 제시함으 
로써 기술 수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한다(Venkatesh  
et al., 2003). 공공조직의 경우, 이 가운데 특히 사회
적 영향과 촉진 조건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위계적 조
직구조와 명령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관료제에서는 상
급자의 지시나 동료의 압력이 개인의 기술 수용 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 공공부문의 맥락에
서 공무원은 기술 수용이 개인의 특성보다 조직 지원 체
계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임영모 외, 2025). 김진주
(2025) 또한, UTAUT를 적용하여 공무원의 활용 의도
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 차이를 분석하며 조직의 지원체계가 중요함을 보였
다. 국외에서도 공공부문 IT 수용에서 공무원의 경우 개
인의 혁신성향보다는 조직의 혁신 문화가 더 중요한 역
할을 함을 보여준다(Rana et al., 2015). 이는 공공조직
의 제도적 특성과 집단주의적 문화가 기술 수용 과정에 
깊이 배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 
관리자의 인식에 주목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2) 조직 수준의 도입 결정
개인 수준의 기술수용을 넘어, 조직 전체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
기 위해서는 분석의 수준을 개인에서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Tornatzky and Fleischer(1990)의 기

술  ·  조직  ·  환경(TOE) 프레임워크에서는 기술적 맥락, 
조직적 맥락, 환경적 맥락의 세 차원이 상호작용하여 혁
신 도입 결정을 형성한다.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이 프레
임워크를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는 환경적 맥락의 중요
성이 특히 부각된다. 공공조직은 시장 경쟁보다 정치적 
환경과 제도적 압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DiMaggio and Powell(1983)의 제도주의 
이론은 TOE 프레임워크를 보완하는 중요한 시각을 제
공한다. 이들에 따르면, 조직은 기술적 효율성뿐만 아니
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압력에 순응한다. 이들이 
제시한 세 가지 동형화 메커니즘인 강제적(coercive), 
모방적(mimetic), 규범적(normative) 동형화는 공공
부문 AI 도입 과정을 이해하는 데 특히 유용한 분석 틀
이 된다.

한국의 AI 도입 과정에서 이러한 동형화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강제
적 동형화를 살펴보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주도의 
디지털 정부 혁신 정책이 명백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
다.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AI 활용도가 포함되면서, 각 
부처는 실질적 필요보다는 평가 대응 차원에서 AI 도입
을 서두르는 경향마저 나타난다. AI 도입 부서의 44.7%
가 외부 기업 또는 기관 위탁 개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내부 전문인력 부족이 부족하다(남현숙·안
미소, 2023). 이처럼 AI 도입은 현재 내부 인력만으로
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부 압력에 의해 추동되는 측
면이 강하다.

동시에 모방적 동형화의 영향도 뚜렷이 관찰된다. 특
허청의 AI 기반 선행기술 조사 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
의 민원 자동분류 시스템, 기상청의 AI 기반 예보 시스
템 등 선도 기관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유사한 업
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들 사이에서 벤치마킹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성공한 선례
를 모방하는 것은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려도 존재한다.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조직 
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모방은 오히려 
실패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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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AI 도입에 대해 어떤 인식 유형을 보이는지 탐색 
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 동형화 압력 속에서도 다양한 대
응 양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3. AI 도입에 대한 관료제적 대응과 위험 인식

1) 자동화와 인간 판단의 상호작용
앞 절에서 논의한 제도적 압력 속에서 실제로 AI가 

도입될 때, 공무원과 AI 시스템 사이의 역할 분담은 
자동화 수준에 관한 고전적 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Parasuraman et al.(2000)은 자동화 수준을 10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인간과 기계의 역할 분담이 어떻
게 달라지는지를 체계화했다. 이들의 모델은 정보 획득, 
정보 분석, 의사결정 선택, 행동 실행이라는 네 가지 기
능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자동화 수준을 독립적
으로 설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구분이 공공행정의 
맥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행정 행위의 본질
에 있다. 행정 행위는 단순한 기술적 처리가 아니라 법
적 구속력을 갖는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이다.

정보기술 도입에 따라 시스템 수준 관료제로 전환되
고 있다(Bovens & Zouridis, 2002). 일선관료의 재량
이 규칙 기반 자동화의 진행과 함께 축소되는 한편, 시
스템 설계와 알고리즘 개발 단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재
량이 행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AI 시대에 인간의 판
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가 이동하기에, 관리
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관리자가 대비해야 할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발생한다. 
특히 자동화 편향(automation bias)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인간의 비판적 사고를 약화시킬 수 
있다(Mosier & Skitka, 1996).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수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Bainbridge, 
1983).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효율성 저하
를 넘어 시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2) 알고리즘 책임성과 행정의 설명 의무
자동화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된 또 다른 쟁점은 책임

성의 문제다. 행정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결정에 대한 
설명 책임(accountability)이다. Bovens(2007)는 책임
성을 행위자가 포럼에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정당화
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하는 관계로 정의한 바 있
다. 이 정의에 따르면, 책임성의 핵심에는 설명이 놓여 
있다. 그러나 AI 시스템, 특히 복잡한 딥러닝 모델의 경
우 그 작동 원리를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공부문과 같이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설명의 딜레마가 발생
한다(Doshi-Velez & Kim, 2017). 정확한 설명은 너무 
복잡하고, 간단한 설명은 부정확하다는 딜레마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응하여 국제적 차원에서도 AI 기
반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적 틀
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AI 시스템의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으로 AI 위험 관리 프레
임워크(NIST, 2023) 및 위험도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 
수준이 도입되고 있다(European Union, 2021). 

한국의 법령은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
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1)
의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는 자동화된 의
사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
가, 2025년 1월에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공공부문의 AI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명의 수준과 
방법, 책임 귀속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부
분이 많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AI 도입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
인이 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관리자 인식을 탐색해야 
할 중요한 배경이 된다.

4. 국내외 공무원 AI 인식 선행연구

공무원의 AI 인식에 관한 국제 연구는 주로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네덜란드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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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세부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높은 수용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Giest & 
Grimmelikhuijsen, 2020). 오히려 결과의 공정성과 
시민 편익을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공무원들
에게 중요한 것은 기술의 작동 방식 자체보다 그 기술이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가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비교행정학적 관점에서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
주의 체제에서 AI 거버넌스가 다를 수 있다. 중국의 경
우 하향식 정책 추진이 빠른 도입을 가능하게 했다(Sun 
& Medaglia, 2019). 반면 유럽 국가들은 시민 참여와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도입 속도는 느리지만 사회적 수
용성은 높은 특징을 보였다. AI 도입이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정치체제와 행정문화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이면서도 강한 중앙집권적 
행정 전통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조직 내부 요인에서 AI에 대한 지식수준, 조직의 혁
신 문화, 리더십 지원도 AI 수용에 주요 영향 요인이다
(Wirtz et al.(2019). 특히 나이나 근속연수 같은 인구
통계학적 변수보다 조직 문화와 교육 기회가 더 중요
한 역할을 했다. 공무원들이 AI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
는 기술 자체에 대한 불신보다 실패 시 책임을 져야 한
다는 제도적 환경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
다(박승규  ·  황창호, 2023). 반면 실패 용인 문화가 있
는 조직에서는 혁신적 시도가 더 활발했다. 이 연구는 
DiMaggio and Powell(1983)이 말한 제도적 동형화 
압력과 조직 내부 문화 사이의 긴장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AI 도입이 조직 문화의 변화 없이는 성공하
기 어려움을 보인다.

한편, 2024-2025년에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공공부문 AI 연구에서도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김경대와 하석주(2024)는 공공부문에 LLM 기반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으며,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  ·  활용 가이드라인 2.0」은 대
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 문제 해결, 일하는 방식 효율화
라는 세 가지 전략 목표 아래 다양한 실증 사례를 제시

하고 있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5). 
인접 학문 분야에서도 중요한 기여가 이루어지고 있

다. 행정법학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자동적 행정처
분의 허용 가능성과 절차적 보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
었으며(김민호, 2024), 정보법학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AI 서비스의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김법연, 
2023)가 공공분야에서 AI의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
며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또한, 송선영 외
(2024)는 공무원 대상 AI 윤리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
하여 디지털·AI 기술 발달에 대응하는 교육 방안을 구
체화했다.

그러나 기존 국내 연구들 대부분의 연구가 일반적인 
디지털 기술이나 빅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AI 고
유의 특성 특히 불투명성, 자율성, 학습능력에 대한 인식
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특히, 관리자급과 실무자급의 
인식 차이, 업무 영역별 특성 등 세분화된 분석이 부족하
다. Bovens & Zouridis(2002)가 지적했듯이 AI 시대에 
관리자의 역할이 달라진다면, 관리자 집단에 초점을 맞
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AI의 고유한 특성과 단계별 도
입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Q방법론 활용 연구의 의의와 분석절차

Brown(1980)이 체계화한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
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독특한 접근법이다. 요인분석
의 논리를 변수가 아닌 사람에게 적용하여, 유사한 인식 
구조를 가진 사람들을 그룹화함으로써 복잡한 사회현
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유형화한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Q방법론은 정책 이해관계자의 
인식 분석에 특히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김찬우 외
(2022)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행정혁신에 관한 인
식유형 연구를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김선경과 
박정민(2018) 또한 공무원의 공공성 인식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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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치 간의 우선순위가 개인과 조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앞서 논의한 Moore(1995)와 Bannister and 
Connolly(2014)의 가치 충돌 논의를 실증적으로 확인
하는 것이기도 하다.

Q방법론의 핵심적 강점은 연구자가 미리 설정한 범
주에 응답자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 스스로의 
선택 패턴에서 유형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는 AI와 같
은 신기술에 대한 공무원의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인식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는 데 적합하다. 설문조사가 
미리 정해진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
춘다면, Q방법론은 아직 충분히 이론화되지 않은 현상
에서 인식의 유형을 탐색적으로 발견하는 데 강점이 있
다. 또한 각 유형의 특징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
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Q방법론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Q표본
(Q-sample)의 구성이다. 연구주제를 포괄하는 진술
문을 확보하여 Q집합(Q-set)을 구성하고, 중복  ·  모호 
한 진술을 정제하고 문항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고려해 
최종 Q표본을 확정한다(김순은, 2007, 2010; Brown, 
1980). 둘째, P표본(P-sample)의 선정이다. 이때, 모집
단 대표성보다 관점의 이질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
어 선정한다(Brown, 1980). 셋째, Q분류(Q-sort) 수행
이다. 참여자는 각 진술문에 대한 동의  ·  비동의 정도를 
상대적 우선순위로 배열한다. 넷째, 자료 분석과 해석이
다. 참여자 간 상관관계 행렬을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
시하여 유사한 인식구조를 공유하는 집단을 요인으로 

도출하고, 요인별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의 의미를 해
석한다(Watts & Stenner, 2012).

2. 분석과정

1) Q표본(Q-sample)의 선정  
Q표본 선정은 수집–정제–균형배분의 3단계를 적

용하였다. 첫째, Q모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자동화 수
준 논의(Parasuraman et al., 2000; Sheridan &  
Verplank, 1978)와 국내 ‘지능형 정부 성숙도 모델
(성욱준, 2023)’, 국제적 위험관리 기준(European 
Union, 2021; NIST, 2023)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성과 품질 등 성과 기대뿐 아니라 책임성
과 통제 등 공공가치 이슈가 함께 포함되도록 후보 진술
을 확보하였다.

둘째, 중복  ·  모호하거나 사실 검증적인 문항을 제거하
고, 진술문을 태도  ·  선호형 문장으로 통일하였다. 이 과
정에서 긍정  ·  부정 진술이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특히 감사 부담, 위계적 결재 등 한국 행정
의 맥락이 잘 드러나도록 다듬어 현장 적합성을 높였다.

셋째, Parasuraman et al.(2000)의 10단계 모형을 
재구성하여 공공행정 AI 도입을 4단계로 구조화하여 
30개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1단계(보조도구 활용)는 AI
가 지원하되 결정권은 인간에게 있는 단계이며, 2단계
(제한적 자동화)는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되 이의제
기 절차를 둔다. 3단계(조건부 자동실행)는 한국형 하이
브리드 방식으로, 위험도에 따라 자동 승인과 결재를 구
분한다. 4단계(전면 통합)는 AI가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표 1> Q표본의 분류

단계 내용 주요 키워드

1단계 보조도구 활용 • 효율성, 정확성, 규정, 협업, 학습 용이성, UI, 시스템 연동, 점진성 (8문항)

2단계 제한적 자동화 • 단순성, 불복 절차, 속도, 안전성, 품질 관리, 리더십, 지침, 감사(점검), 우선순위 (9문항)

3단계 조건부 자동실행 • 조건부 승인, 자동 처리, 설명 가능성, 기록, 책임성, 비용, 제도 (7문항)

4단계 전면 통합과 자율 운영 • 자동화(자동 결재, 대민 업무), 전문성 (3문항)

공통 AI 윤리 • 편향, 개인정보, 오류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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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다. 이는 선형적 단계라기보다 업무 영역별로 선택 
가능한 전략적 옵션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10단계를 4
단계로 재구성한 것은 공공행정 AI 도입의 핵심 구분 
기준을 기술 기능의 세분화보다 의사결정 권한의 이전 
수준과 책임·통제 장치의 배치에 두었기 때문이다. 다만 
단계별 문항 수가 균등하지 않아 특정 단계의 인식이 상
대적으로 더 풍부하게 포착되었을 가능성은 해석상 한
계로 남는다.

이와 같은 분류 틀에 따라 30개 진술문을 단계별로 배
분하되, 각 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효율성, 운영 조건, 공
공가치 등의 이슈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1>와 같이 제1단계(8문항), 제2단계(9문
항), 제3단계(7문항), 제4단계(3문항)로 배분하고, 단계
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위험 요인은 공통 항
목(3문항)으로 별도 구성하였다. 아울러 과장급 공무원 
2인에게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용어의 명료성 및 중립
성을 검증한 후 최종적으로 Q표본을 확정하였다.

2) P표본(P-sample)의 구성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장급 관리자1)  

42명을 P표본으로 선정하였다. Q방법론은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모집단을 추정하는 R방법론과 달리, 
주관성의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표본 이
론(small-sample theory)을 따른다(Brown, 1980).  
이에 따라 Watts & Stenner(2012)는 40~50명을, 김순 
은(2010)은 30~50명 내외를 권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 
도 이러한 학술적 기준에 근거하여 42명을 선정하였다.

표본 선정 방식은 Q방법론의 취지에 따라 표본 분포
의 대표성 확보보다는 참여자들이 지닌 인식의 패턴과 
차이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확률표집이 
아닌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으로 수행하였다. 
이때 연구 대상을 과장급으로 한정한 이유는 이들이 AI 
도입 정책의 실질적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고위직이 추상적 방향을 제시하고 실무자가 기능을 수
행한다면, 과장급은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직 내 
확산 속도를 조절하는 실무적 전결권을 행사한다. 즉, 
기술적 가능성과 행정적 제약 사이의 긴장을 가장 민감
하게 포착하는 위치에 있어 AI 도입의 현실적 쟁점을 규
명하는 데 최적의 대상이다. 아울러 표본의 편향성을 방
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1기관 1인 원칙을 적용하여 특

<표 2> 요인(유형)별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배경변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기타 합계

성별
남 6 (75%) 9 (82%) 3 (50%) 6 (75%) 7 (78%) 31 (74%)

여 2 (25%) 2 (18%) 3 (50%) 2 (25%) 2 (22%) 11 (26%)

소속 
기관

중앙정부 6 (75%) 10 (91%) 4 (67%) 3 (38%) 7 (78%) 30 (71%)

지방정부 2 (25%) 1 (  9%) 2 (33%) 5 (62%) 2 (22%) 12 (29%)

연령대
40대 1 (13%) 4 (36%) 1 (17%) 3 (38%) 4 (44%) 13 (31%)

50대 7 (87%) 7 (64%) 5 (83%) 5 (62%) 5 (56%) 29 (69%)

근속 
연수

20년 미만 1 (13%) 3 (27%) 1 (17%) 2 (26%) 1 (11%) 8 (19%)

20년~30년 미만 5 (62%) 7 (63%) 2 (33%) 3 (37%) 5 (56%) 22 (52%)

30년 이상 2 (25%) 1 (  9%) 3 (50%) 3 (37%) 3 (33%) 12 (29%)

합계 8 11 6 8 9 42 

1) 여기서 과장급 관리자란, 중앙정부의 부이사관이나 서기관 중 부서(혹은 이에 준하는 팀) 단위에서 총괄하거나 혹은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서기관으로서 부서 단위의 총괄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김세헌  ·  김란, 202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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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관의 조직문화의 과대 반영을 통제하였다. 중앙정
부는 경제 ·  사회 ·  규제 등 다양한 부처를 포괄하도록 구
성하였고, 지방정부 또한 광역 단위에서 특 ·  광역시와 
도 단위를 고루 포함하여 행정 환경의 다양성을 확보하
였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으며, 
이는 유형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도출된 인
식 유형의 배경을 이해하는 보조적 자료로 활용되었다.

3) Q분류(Q-sorting) 및 자료처리
Q분류(Q-sort)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

를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인구통계학적 기초
조사와 안내자료를 배부하면서 Q카드를 제공하는 방식
으로 실시하였다. Q표본이 40개 이하라면 9점 척도의 적
용이 적절하다는 논의에 근거하여(Brown, 1980), –4(매
우 비동의)에서 +4(매우 동의)까지의 9점 척도를 적용하
였다. 그리고 참여자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드러
내기 위해 <표 3>과 같은 강제배분 분포를 적용하였다. 
Q분류는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4주간 
실시되었고, 평균 소요시간은 참여자당 약 1시간이었다.  
분류 과정에서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에 별도로  
기록하여 이후 해석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은 PQ-Method 2.35를 사용하였
다. 참여자의 Q분류 결과를 점수화하여 참여자 간 상

관행렬을 산출한 후, 주성분 분석(PCA)으로 요인을 추
출하였다. 이후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적용하여 
요인 간 구별성을 높였으며, 요인별 진술문 배열과 변
별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을 명명하고 해석하였다. 요
인 적재량 유의성은 N=30 기준 p<0.05에서 |loading|
≥0.36, p<0.01에서 |loading|≥0.47로 판단하였고, 
두 요인에 동시에 |loading|≥0.47이면서 적재량 차
이가 0.10 미만인 경우를 교차적재 위험으로 보았다.  
또한 요인 간 표준점수 차이의 유의성은 p<0.05 기준  
|ΔZ|≥0.51, p<0.01 기준 |ΔZ|≥0.67로 판단하여 
변별 ·  합의 진술문을 해석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요인의 형성

연구 절차에 따라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
다. 요인 수 결정은 (1) 고유값 기준, (2) 스크리 플롯의 
굴절점, (3) 해석 가능성, (4) 각 요인당 최소 2명 이상 
유의미한 적재가 확보되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
였다(김흥규, 2008; 김순은, 2010; 한승주, 2014: 김세
헌·김란, 2025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요인이 가
장 적합2)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요인별 고유값과 분산 설

<표 3> Q 분류표 (n=30)

점수 -4 -3 -2 -1 0 1 2 3 4

카드수 1 2 4 5 6 5 4 2 1

<표 4> 주성분 분석(PCA)을 통한 요인별 고유값 및 분산 설명력

구분 고유값 요인별 분산 설명력 누적 분산 설명력 구성인원
요인 1 8.3194 19.80% 19.80% 8

요인 2 6.1371 14.61% 34.42% 11

요인 3 3.2315 7.69% 42.11% 6

요인 4 3.0412 7.24% 49.35% 8

2) 고유값 1 이상인 요인이 총 13개로 나타났으나, 스크리 플롯과 해석 가능성을 종합할 때 요인 5부터 고유값이 2.4893으로 크게 감소하여 4개의 요인을 
채택하였다. 이 경우 각 요인별 구성인원이 6명 이상으로 확보되어 해석 안정성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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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요인 회전 후 연구참여자별 요인분석표
Q 

Sort
요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1 2 3 4 성별 기관 연령 근속연수
1 -0.0376 0.3555 0.2230 0.4347X 남성 중앙 50대 20↑
2 0.0964 0.1318 0.1542 0.6882X 남성 지방 50대 30↑
3 0.4414 0.5502 -0.2350 -0.4026 남성 중앙 50대 20↑
4 0.3672 0.5578X -0.0994 0.1646 남성 지방 50대 20↑
5 0.1398 0.5850X 0.2495 0.2483 남성 중앙 50대 30↑
6 0.3749 0.2112 0.7435X -0.0279 여성 중앙 50대 30↑
7 0.7132X 0.0256 0.0429 -0.0660 남성 중앙 40대 20↑
8 -0.1197 0.7065X 0.2630 -0.1199 남성 중앙 50대 20↑
9 0.2940 -0.0504 0.7839X -0.0313 여성 지방 50대 30↑
10 0.2301 0.5890X 0.0871 0.0242 남성 중앙 50대 20↑
11 0.2803 0.3330 0.0153 0.1974 남성 중앙 40대 20↑
12 0.6824X -0.2273 0.0665 0.3752 남성 중앙 50대 30↑
13 0.3699 -0.2134 0.6018X 0.3632 남성 중앙 50대 20↑
14 0.0864 -0.0972 0.7317X 0.2569 여성 중앙 50대 20↑
15 0.2943 -0.0254 -0.0165 0.6131X 남성 지방 40대 20↓
16 0.2694 0.5711X 0.3144 -0.2733 남성 중앙 40대 20↓
17 0.5439X 0.0198 0.1573 0.2060 여성 중앙 50대 30↑
18 -0.0825 0.5357X 0.2740 -0.0467 남성 중앙 50대 20↑
19 0.1160 0.6418X -0.0917 0.2835 남성 중앙 40대 20↓
20 0.3110 0.2807 0.4233 0.3245 여성 중앙 50대 30↑
21 0.2484 0.4321X -0.3296 0.0981 여성 중앙 50대 20↑
22 0.6370X 0.2013 0.1710 0.1742 남성 지방 50대 20↓
23 0.6323X 0.0547 0.1634 -0.0067 남성 중앙 50대 20↑
24 0.2330 -0.0309 0.1406 0.6781X 남성 지방 50대 20↑
25 0.2956 0.0033 0.164 0.6383X 남성 중앙 40대 20↓
26 0.3742 0.5564X -0.0644 0.0650 남성 중앙 50대 20↑
27 -0.0980 0.1630 0.0977 0.7254X 여성 지방 50대 30↑
28 0.2928 0.2288 0.4124 -0.3505 남성 중앙 50대 20↑
29 0.5570X -0.0577 0.0389 0.4566 남성 중앙 50대 20↑
30 0.6452X 0.0227 0.4243 0.2783 남성 중앙 50대 20↑
31 0.3492 -0.1944 -0.1033 0.6692X 남성 중앙 40대 20↑
32 -0.3126 0.3471 0.5738X -0.0483 남성 중앙 40대 20↓
33 -0.1316 0.3091 0.2953 0.0828 남성 중앙 50대 20↑
34 -0.0317 0.4509 0.3222 -0.4172 남성 중앙 40대 20↑
35 0.2742 0.4174 0.1786 -0.6029X 여성 지방 50대 30↑
36 0.8080X 0.1311 -0.1599 0.0376 여성 지방 50대 20↑
37 -0.1411 0.6378X -0.0089 -0.2777 여성 중앙 40대 20↓
38 -0.2349 0.7821X -0.0438 -0.1338 남성 중앙 40대 20↑
39 0.0134 0.0338 -0.1476 0.1501 남성 지방 50대 30↑
40 0.0893 -0.2562 0.1915 0.0450 남성 중앙 50대 30↑
41 -0.0180 0.2490 0.3931X 0.1085 남성 지방 50대 30↑
42 0.3854 0.4468 0.3300 0.1016 여성 지방 40대 20↓

주) �X는 최대 적재 요인을 기준으로 해당 유형에 대표적으로 배정된 Q-sort를 의미한다. p<0.01 기준(|loading|≥0.47)으로 교차적재 위험을 점검한 결과, 
교차적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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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요인 간 상관관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1 1.0000 0.1182 0.3605 0.3639
요인 2 0.1182 1.0000 0.1695 -0.0175
요인 3 0.3605 0.1695 1.0000 0.2293
요인 4 0.3639 -0.0175 0.2293 1.0000

<표 7> 각 진술문별 표준점수(z-score)
진술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1. AI를 사용하면 보고서 결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0.75 0.46 0.41 1.31
2. AI가 민원을 신속하게 분류해 처리 순서를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1.18 0.32 -0.71 1.80
3. AI가 규정을 해석해 복잡한 사안의 처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0.74 -0.47 0.70 1.04
4. AI 기능을 기본으로 켜놓으면 대민 서비스 품질이 좋아질 수 있다. -0.55 -0.46 -1.34 1.23
5. 간단한 교육만 받아도 대부분 금방 AI를 쓸 수 있다. 0.14 0.17 -1.89 0.85
6. 나이·경력 상관없이 누구나 AI를 쉽게 쓸 수 있어야 한다. 1.32 0.61 -1.53 0.07
7. 현재 쓰는 행정시스템과 연동이 안 되면 쓰기 어렵다. -0.81 -0.52 -0.44 -0.76
8. 처음에는 소규모 시범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리는 게 좋다. 1.59 1.12 0.26 -0.39
9. 위험이 거의 없는 단순·반복 업무는 AI에 맡겨도 괜찮다. 2.05 -1.34 0.68 -0.42

10. AI가 처리한 일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04 1.14 1.54 -0.57
11. 단순·반복 민원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면 응답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09 0.38 1.50 1.48
12. 외부와 연결되지 않는 내부 전용망에서 쓰는 게 더 안전하다. 1.01 -0.40 0.02 -1.71
13. 질문이나 요청을 표준화하면 AI 처리 결과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다. -0.87 -0.52 1.40 0.68
14. 기관장이 지시하고 전담팀이 있으면 AI 확산이 빨라진다. -0.15 1.63 -1.23 1.56
15. 교육·매뉴얼·보안지침이 없으면 확산이 어렵다. -0.94 0.44 0.50 -0.41
16. AI 처리 결과는 표본을 뽑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0.11 0.27 1.06 0.00
17. 우선 대민 업무부터 시범 적용하고 내부 업무는 나중에 하는 게 좋다. -0.99 -0.81 -0.10 -0.16
18. 위험 등급과 기준이 명확하면 일부는 자동 승인해도 된다. -0.86 -1.97 0.17 0.03
19. 업무 범위를 정해 그 안에서는 자동 처리를 확대할 수 있다. 0.78 -0.66 0.16 -0.49
20. 감사나 국회 질의 때 근거를 설명 못 하면 AI를 쓸 수 없다. -0.97 -0.52 -0.57 -1.29
21. AI가 처리한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0.12 0.74 1.32 -1.03
22.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 -1.57 1.61 -1.07 -0.64
23. 1년 안에 효과가 불확실하면 자동 처리 확대는 미룬다. -0.23 -0.19 -2.10 -1.60
24. 법이나 지침이 먼저 정비돼야 자동 처리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0.41 1.69 0.70 -0.57
25. 대민 응답도 장기적으로는 전면 자동화가 가능하다. 1.01 -1.91 -0.03 -0.06
26. 법·제도 정비와 안정성이 확보되면, 장기적으로 사람 결재 없는 자동결재를 허용할 수 있다. -1.23 -1.83 0.40 0.62
27. 전면 자동화가 되면 현장의 재량과 전문성이 줄어들 수 있다. -1.14 0.64 0.15 0.23
28. AI에 편향이 생기면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 0.84 -0.29 -0.89 -1.08
29.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면 사용이 꺼려진다. 1.24 0.94 0.89 -1.15
30. AI를 쓰면 업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0.27 -0.26 0.06 1.43

주) �요인 간 표준점수 차이의 유의성은 p<0.05 기준 |ΔZ|≥0.51, p<0.01 기준 |ΔZ|≥0.67로 판단하였다. 특정 요인이 다른 모든 요인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진술문은 변별진술문, 모든 요인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진술문은 합의진술문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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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력은 <표 4>와 같다. 누적 분산 설명력은 49.35%로, 
Q방법론은 총 설명력 극대화가 목적은 아니지만, 통상 
25% 이상이면 분석에서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
(김선경 ·  박정민, 2018; 김흥규, 2008).

선정된 요인 4개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통계
학적 특성과 함께 기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요인 1
에 8명, 요인 2에 11명, 요인 3에 6명, 요인 4에 8명이 
배정되었으며, 9명은 특정 요인에 유의미하게 수렴하
지 않았다. 상세한 통계는 전술했던 <표 2>와 같다. 또
한 42명 전체에 대해 p<0.01 기준으로 교차적재 위험
을 점검한 결과,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동시에 유의하게 
적재되면서 적재량 차이가 0.10 미만인 사례는 나타나
지 않았다.

이어서 요인 간 상관관계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요인 간 상관관계는 모두 ±0.4 이하로 나타났다. 즉, 
각 요인은 독립된 인식 유형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특히 요인 2과 요인 4가 –0.0175로 가장 독립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요인 1과 요인 3, 요인 1과 요인 4는 
0.3605, 0.3639로 상대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다.

Q-표본(진술문)의 각 요인별 표준점수는 <표 7>과 
같다. Q방법론의 해석에서 주로 요인가(factor array)
나 표준점수(z-score)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표준점
수(z-score)가 각 요인의 특성을 객관적이면서도 계량
적으로 요약해 주는 지표로서 해석에 유용하다(Watts 
& Stenner, 2012:113). 이에 본 연구도 표준점수를 중
심으로 해석하여, 각 요인 간 상대적 차이를 분명히 하
여 각 특성을 명확히 비교하고자 하였다. Z점수의 절
대값이 1.00 이상인 진술에 대해 의미 있게 해석하는 
여러 선행연구(김세헌 ·  김란, 2025; 김선경 ·  박정민, 
2018; 김흥규, 2008; 오현규, 2024)를 참고하여, 이 연
구도 <표 7>에서 해당 진술문을 강조하였다.

2. 유형별 세부 해석

다음의 <표 8>~<표 11>은 표준점수(z)가 ±1 이상

인 핵심 진술문만을 제시한 것이다. Q7(행정시스템과
의 연동)은 모든 유형에서 유사한 반응을 보여 합의진
술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표준점수가 모두 음(-)의 방향
이라는 점에서, 연동 부재를 AI 도입의 결정적 장애로 
보지는 않았다는 공통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Q17(대민 업무 우선 적용)은 요인 간 일부 차이는 존재
하였으나 특정 요인이 다른 모든 요인과 일관되게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합의진술문도 변별진술문도 아
닌 중간적 문항으로 나타났다. Q19(업무 범위 한정하
여 자동 처리 확대)은 요인 간 부분적 유의차가 확인되
어, 요인 1에서 가장 수용적이고 요인 3은 중립에 가까
우며 요인 2와 요인 4는 상대적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유형 간 온도차를 보여주는 주변적 변별 문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제1유형 : 위험 최소화 수용형 
제1유형은 AI 도입의 효용을 인정하되, 저위험과 단

순 업무에서 성과를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확산하려는 
‘위험 최소화 수용형’이다. 이들은 ‘위험이 거의 없는 
단순 ·  반복 업무의 AI에 위임(Q9, z=2.05)’에 가장 강
하게 동의하고, ‘소규모 시범부터의 단계적 확대(Q8, 
z=1.59)’라는 점진적 접근을 선호한다. 또한 민원 분
류·처리의 효율성(Q2, z=1.18)과 ‘응답시간 단축(Q11, 
z=1.09)’ 등 즉시 체감 가능한 업무 성과에 주목하며, 
‘장기적으로 대민 응답의 전면 자동화 가능성(Q25, 
z=1.01)’에도 비교적 열린 태도를 보인다. 다만, ‘내부 
전용망 사용의 안전성(Q12, z=1.01)’, ‘개인정보 유출 
위험(Q29, z=1.24)’에 동의하는 점에서, 편의성보다 보
안과 시스템 안전성을 선결 조건으로 두고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징적인 부분은 책임과 절차에 대한 태도이다. 이 
유형은 ‘문제 발생 시 책임자의 사전 지정(Q22, z= 
-1.57)’과 ‘즉각적 이의제기(Q10, z=-1.04)’를 낮게 평
가한다. 또한 ‘법·제도 정비 후의 자동결재 허용(Q26, 
z=-1.23)’에 부정적이며, ‘전면 자동화 시 현장 재
량 ·  전문성 감소(Q27, z=-1.14)’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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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AI를 결재와 권한의 대체로까지 밀어붙이기보다, 
단순 · 반복 영역에서 운영을 다듬으며 확산하려는 실무 
중심 태도로 해석된다. 앞선 <표 2>에 따르면 제1유형
은 8명(남 6, 여 2)이며, 50대 비중이 높고(7명), 근속 
20~30년 미만이 중심을 이룬다(5명).

2) 제2유형 : 제도 우선형
제2유형은 AI 도입에 앞서 법적 근거, 운영 지침, 책

임 ·  권리 절차를 우선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 ‘제도 우선
형’이다. 이들은 ‘법 ·  지침 정비 후의 안정적 자동 처리 사
용(Q24, z=1.69)’에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이며, ‘기관장 
지시 및 전담팀의 존재(Q14, z=1.63)’과 같은 강한 거버
넌스 요건을 요구한다. 특히 ‘문제 발생 시 책임자의 사전 

지정(Q22, z=1.61)’과 ‘즉각적 이의제기(Q10, z=1.14)’
를 중시하여, AI 활용을 효율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 구조 안에 편입시키는 과제로 인식한다. 

반면 이들은 자동화의 확장에는 매우 신중하다. ‘위
험 등급 · 기준 명확 시 일부 자동 승인(Q18, z=-1.97)’, 
‘대민 응답의 전면 자동화(Q25, z=-1.91)’, ‘법·제도 정
비 후의 자동결재 허용(Q26, z=-1.83)’에 강하게 부정
적이며, ‘단순 ·  반복 업무의 AI 위임(Q9, z=-1.34)’에
도 거리를 둔다. 결과적으로 제2유형은 AI를 실무 보조
도구로 빨리 활용하려 하기보다, 규범적 공백과 책임 리
스크를 최소화한 뒤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
을 대표한다. <표 2>에 따르면 제2유형은 11명(남 9, 여 
2)이며, 중앙정부 소속 비중이 매우 높고(10명), 근속 

<표 8> 제1유형의 핵심 진술문(|z|≥1.00)
분류 Q-진술문 z-score

긍정

9. 위험이 거의 없는 단순·반복 업무는 AI에 맡겨도 괜찮다.
8. 처음에는 소규모 시범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리는 게 좋다.
6. 나이·경력 상관없이 누구나 AI를 쉽게 쓸 수 있어야 한다.

29.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면 사용이 꺼려진다.
2. AI가 민원을 신속하게 분류해 처리 순서를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11. 단순·반복 민원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면 응답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2. 외부와 연결되지 않는 내부 전용망에서 쓰는 게 더 안전하다.
25. 대민 응답도 장기적으로는 전면 자동화가 가능하다.

2.05
1.59
1.32
1.24
1.18
1.09
1.01
1.01

부정

22.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
26. 법·제도 정비와 안정성이 확보되면, 장기적으로 사람 결재 없는 자동결재를 허용할 수 있다.
27. 전면 자동화가 되면 현장의 재량과 전문성이 줄어들 수 있다.
10. AI가 처리한 일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57
-1.23 
-1.14
-1.04

<표 9> 제2유형의 핵심 진술문(|z|≥1.00)
분류 Q-진술문 z-score

긍정

24. 법이나 지침이 먼저 정비돼야 자동 처리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14. 기관장이 지시하고 전담팀이 있으면 AI 확산이 빨라진다.
22.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
10. AI가 처리한 일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8. 처음에는 소규모 시범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리는 게 좋다.

1.69
1.63
1.61
1.14
1.12

부정

18. 위험 등급과 기준이 명확하면 일부는 자동 승인해도 된다.
25. 대민 응답도 장기적으로는 전면 자동화가 가능하다.
26. 법·제도 정비와 안정성이 확보되면, 장기적으로 사람 결재 없는 자동결재를 허용할 수 있다.
9. 위험이 거의 없는 단순·반복 업무는 AI에 맡겨도 괜찮다.

-1.97
-1.91
-1.83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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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미만이 중심이다(7명). 이는 규정과 책임 구
조를 중시하는 중앙정부의 업무 환경과도 연결해 해석
할 여지가 있다.

3) 제3유형 : 신뢰성 우선형
제3유형은 AI 도입의 성패를 속도보다 처리 품질

의 일관성, 기록, 사후 검증 가능성에서 찾는 ‘신뢰성 
우선형’이다. 이들은 ‘문제 발생 시 즉각적 이의제기
(Q10, z=1.54)’와 ‘단순·반복 업무 대체를 통한 응답
시간 감소(Q11, z=1.50)’에 가장 강하게 동의하면서
도, 그 전제로 통제 가능한 품질관리 체계를 강하게 요
구한다. 구체적으로 ‘질문 표준화를 통한 결과 일관
성 확보(Q13, z=1.40)’, ‘처리 기록의 필수 보존(Q21, 
z=1.32)’, ‘표본의 정기적 점검(Q16, z=1.06)’이 긍정
적 진술로 나타난다.

이 유형에서 주목할 부분은 도입 지연에 대한 태도
이다. ‘1년 안에 효과 불확실 시 자동 처리 확대 보류
(Q23, z=-2.10)’에 강하게 반대하여, 성과가 단기에 완
전히 확실해지지 않더라도 기록·점검·표준화로 품질을 
통제하며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간단한 교육
을 통한 사용(Q5, z=-1.89)’,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
(Q6, z=-1.53)’에는 부정적이어서, AI 활용이 저절로 
대중화되기보다 역량과 운영 표준의 축적이 필요하다
는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또한 ‘기관장 지시와 전담팀

을 통한 확산(Q14, z=-1.23)’에도 회의적이어서, 추진
체계보다 품질 관리가 확산의 핵심 조건이라는 입장이 
강하다. <표 2>에 따르면 제3유형은 6명(남 3, 여 3)으
로 성별 균형이 두드러지며, 근속 30년 이상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다(3명).

4) 제4유형 : 성과 우선형
제4유형은 AI의 기술적 효용을 신뢰하며 업무 전반의 

성과 개선과 확산 속도를 중시하는 ‘성과 우선형’이다. 이
들은 ‘AI 기반 민원 분류와 처리의 효율성(Q2, z=1.80)’
과 ‘기관장 지시 및 전담팀을 통한 확산(Q14, z=1.56)’
에 강하게 동의하고, ‘응답시간 단축(Q11, z=1.48)’, ‘업
무 실수 감소(Q30, z=1.43)’, ‘보고서 결재 시간 단축(Q1, 
z=1.31)’, AI 기능 기반 서비스 품질 향상(Q4, z=1.23), 
규정 해석을 통한 처리 방향 제시(Q3, z=1.04) 등에서  
일관되게 높은 기대를 보인다. 즉, AI를 단순 보조를 넘어 
업무 방식 자체를 재설계하는 혁신 수단으로 인식한다.

반면 이 유형은 AI 활용을 제한하는 조건들에는 전반
적으로 부정적이다. ‘내부 전용망 사용의 안전성(Q12, 
z=-1.71)’, ‘효과 불확실 시 자동 처리 확대 보류(Q23, 
z=-1.60)’, ‘감사 ·  국회에 설명이 불가능 시 사용 제한
(Q20, z=-1.29)’에 반대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Q29, 
z=-1.15)’이나 ‘편향에 따른 약자 불리(Q28, z=-1.08)’
와 같은 위험 인식에도 상대적으로 거리를 둔다. ‘처리 

<표 10> 제3유형의 핵심 진술문(|z|≥1.00)
분류 Q-진술문 z-score

긍정

10. AI가 처리한 일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1. 단순·반복 민원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면 응답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3. 질문이나 요청을 표준화하면 AI 처리 결과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다.
21. AI가 처리한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16. AI 처리 결과는 표본을 뽑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1.54
1.50 
1.40
1.32
1.06

부정

23. 1년 안에 효과가 불확실하면 자동 처리 확대는 미룬다.
5. 간단한 교육만 받아도 대부분 금방 AI를 쓸 수 있다.
6. 나이·경력 상관없이 누구나 AI를 쉽게 쓸 수 있어야 한다.
4. AI 기능을 기본으로 켜놓으면 대민 서비스 품질이 좋아질 수 있다.

14. 기관장이 지시하고 전담팀이 있으면 AI 확산이 빨라진다.
22.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

-2.10
-1.89
-1.53
-1.34
-1.23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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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라는 동일한 정책 현안에 대해 각기 다른 가치와 논
리 구조를 투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유형의 특성을 
종합하여 이론적 맥락 및 정책적 우선 설계와 연결한 결
과는 <표 12>와 같으며, 이들은 크게 도구적 효용을 중
시하는 그룹(제1  ·  4유형)과 규범적 통제를 중시하는 그
룹(제2  ·  3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제1유형(위험 최소화 수용형)과 제4유형(성과 
우선형)은 AI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다
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접근 전략
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제1유형은 Lindblom 
(1959)이 제시한 점진주의(Incrementalism) 모델에 입
각하여 급진적 변화보다는 제한적 비교를 통한 부분적 

기록의 필수 보존(Q21, z=-1.03)’에도 부정적인 점은 
통제 장치가 도입 속도를 늦추는 제약으로 인식될 가능
성을 시사한다. <표 2>에 따르면 제4유형은 8명(남 6, 여 
2)이고, 지방정부의 비중이 높으며(5명), 연령과 근속연
수 비중은 비교적 혼재되어 있다. 지방정부 비중이 높다
는 점은 대민 접점의 업무 과부하와 인력 제약을 체감하
는 환경에서 성과 중심의 혁신 선호가 강화될 여지가 있
음을 보여준다.

3. 종합 : 유형 간 비교 분석 및 이론·정책과의 연결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네 가지의 인식 유형은 AI 도

<표 11> 제4유형의 핵심 진술문(|z|≥1.00)
분류 Q-진술문 z-score

긍정

2. AI가 민원을 신속하게 분류해 처리 순서를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14. 기관장이 지시하고 전담팀이 있으면 AI 확산이 빨라진다.
11. 단순·반복 민원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면 응답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30. AI를 쓰면 업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AI를 사용하면 보고서 결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4. AI 기능을 기본으로 켜놓으면 대민 서비스 품질이 좋아질 수 있다.
3. AI가 규정을 해석해 복잡한 사안의 처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1.80
1.56
1.48 
1.43
1.31
1.23
1.04

부정

12. 외부와 연결되지 않는 내부 전용망에서 쓰는 게 더 안전하다.
23. 1년 안에 효과가 불확실하면 자동 처리 확대는 미룬다.
20. 감사나 국회 질의 때 근거를 설명 못 하면 AI를 쓸 수 없다.
29.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면 사용이 꺼려진다.
28. AI에 편향이 생기면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
21. AI가 처리한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1.71
-1.60
-1.29
-1.15
-1.08
-1.03

<표 12> 공공행정의 AI 도입에 대한 인식 유형 비교
분류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명칭 위험 최소화 수용형 제도 우선형 신뢰성 우선형 성과 우선형

핵심인식 안전한 범위의 단계적 확산 제도 정합성과 책임 우선 검증가능성과 신뢰 확보 성과 가시화와 확산 속도 우선

수용태도 점진적 수용 조건부 지연 검증적 수용 적극적 수용

핵심가치 안전성, 용이성, 실용성 합법성,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 설명가능성(XAI) 효율성, 신속성, 혁신성

이론적 기제 점진주의, 혁신확산이론 제도주의 알고리즘 책임성 기술수용모델(UTAUT)

우선
설계요건

저위험 업무 선별, 단계적 
시범사업, 내부 보안환경, 
단기 성과 가시화

법·지침 정비 책임 기준 
명확화, 이의제기 절차, 
표준운영지침

로그 기록, 표본 점검,  
결과 표준화,  
설명가능성 확보

전담조직, 전용 인프라 지원,  
규제 유연화, 성과 기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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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며, 제2유형(제도 우선형)은 법적 근거와 면책 조
항 등 제도적 기반의 완비를 우선시한다. 제3유형(신뢰
성 우선형)은 결과의 검증 가능성과 이의제기 절차 등 
통제 시스템 구축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며, 제4유형
(성과 우선형)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성과 창출을 
강조한다. 이는 공무원들이 AI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중시하는 행정 가치에 따라 도입
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
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술 수용 논의를 개인적 효용 
차원에서 조직적  ·  제도적 차원으로 확장했다는 데 중요
한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기존의 기술수용모델(TAM, 
UTAUT)이 주로 개인의 유용성 인식에 초점을 맞췄다
면, 본 연구는 한국 공공조직의 특수성인 감사 위험, 위
계적 결재 문화, 신제도주의적 동형화 압력이 기술 수
용 과정에 복합적으로 작동함을 실증하였다. 특히 제1
유형의 점진주의적 태도와 제2유형의 규범 준수 성향
은 기술의 성능보다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관료제
적 합리성이 AI 도입 과정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
준다. 아울러 제3유형이 강조하는 기록과 검증 가능성
은 Bovens(2007)의 알고리즘 책무성 논의와 맥을 같이
하며, 제4유형의 성과 지향성은 공공부문 내에서도 효
율성이 기술 수용의 핵심 동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결론적으로 기술 도입의 성패는 하드웨어적인 준
비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의 인식적 준비도에 달려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AI 도입 전략은 획일적 가속화보
다 유형별 우선 설계요건을 반영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접근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각 유형
이 제기하는 우려와 수용 조건을 고려할 때, 단기  ·  중
기  ·  장기의 정책 조합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우선 단기
적으로는 성과의 조기 가시화와 실증 가능한 운영환경
이 필요한 제4유형을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하
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검증된 모델을 제1유형이 
수용 가능한 저위험  ·  단순 업무로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실무적 효능감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입법적 합의와 

최적화를 선호한다. 이들에게 AI는 안전한 보조 수단으
로 기능해야 하며, 따라서 소규모 시범 사업을 통해 불
확실성을 통제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반면, 제4유
형은 기술수용모델(UTAUT)의 성과 기대(Performance 
Expectancy)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여, 위험을 감수하
더라도 즉각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도입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제1유형의 신중함과 
대비된다.

한편, 제2유형(제도 우선형)과 제3유형(신뢰성 우선
형)은 AI의 기술적 효용보다 행정의 규범적 정당성을 
우선 가치로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위험을 통제
하는 기제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제2유형은 제
도주의 관점의 적합성의 논리를 따르며, 법적 근거와 책
임 소재가 명확해질 때까지 도입을 유보하는 규정 우선 
전략을 취한다. 이는 외부의 강제적 동형화 압력에 순응
하여 사전적 규제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시도
이다. 이와 달리 제3유형은 Bovens(2007)가 지적한 알
고리즘 책무성 확보에 집중하며, 법적 형식보다는 실질
적인 과정 검증을 요구한다. 이들은 오류 발생 시의 이
의제기 절차나 로그(Log) 기록 보존과 같은 사후적 모
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 제도 완비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제2유형
보다 유연한 검증적 수용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유형별 
인식의 차이는 공공부문의 AI 도입 전략이 기술적 준비
도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의 인식적 준비도에 맞춰 다각
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AI 행정 도입에 대해 정책 집행의 핵심 고
리인 과장급 공무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Q방
법론을 통해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장급 공무원의 인식은 단일하지 않으며, 전제
조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네 가지 독자적 유형이 도출됨
을 확인하였다. 제1유형(위험 최소화 수용형)은 물리적 
보안을 전제로 단순·반복 업무부터의 단계적 확산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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